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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U 집행위원회는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규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네트워크법 초안을 2026년 1월 발표

● �법령 초안은 기존 유럽전자통신규범을 대체하여 진입, 주파수 정책 등 통신규제체계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통합하고,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간소화, 레거시망 

철거 등의 정책과 생태계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포함

● �망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생태계 협력을 위한 지침 마련, 사업자 협의를 위한 자발적 조정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율규제 성격을 띠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입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

EU 디지털네트워크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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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통신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 규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26년 1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 초안을 발표

- �EU는 2021년 “2030 Digital Compass”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모든 가구에 기가급 

유선인터넷(2020년 59%), 모든 인구밀집지역에 5G 보급(2021년 14%)을 정책 목표로 제시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촉진,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편, 네트워크 

보안 및 이용자 권리 강화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2023년 2월 공개 의견 수렴 시작

- �공개 의견 수렴이후 약 3년 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안, 

NIS(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2 지침 개정안과 함께 디지털네트워크법 초안을 

발표

   EU DNA 추진 경과   

● �새로 발표된 DNA 초안은 2018년 제정된 유럽전자통신규범(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이후 약 7년 만에 통신 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으로 본고에서는 

디지털네트워크법 초안의 주요 내용과 주목할 만한 이슈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함

2030 Digital 
Compass
2030년까지 기가급 

인터넷과 5G 보급률 

100% 목표를 제시

21.3월

집행위 25년 
업무계획 발표
디지털네트워크법 

초안 발표를 25.4분기 

계획에 포함

25.2월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발표
정책 수립을 위한  

아젠다 도출

(투자 촉진, 단일시장규제, 

네트워크 보안 등)

23.10월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기술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프라 

투자 및 공정기여 등에 

대한 의견수렴

23.2월

디지털네트워크법 
백서 발표
디지털 인프라 수요 

충족을 위한 집행위의 

정책 제안

24.2월

법안 제정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백서의 정책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진행

25.6월

법안 초안 
발표

2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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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지털네트워크법 주요 내용

■  법령 체계의 변화

● �디지털네트워크법은 기존 유럽전자통신규범1),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설립규정2), 

무선주파수 정책프로그램3)을 대체하며 오픈 인터넷 규칙4)과 e프라이버시 지침5) 일부 내용을 

포함 

1) Directive (EU) 2018/1972

2) Regulation (EU) 2018/1971

3) Decision No 243/2012/EU

4) Regulation (EU) 2015/2120

5) Directive 2002/58/EC

- �유럽전자통신규범 : 유럽전자통신규범의 내용을 대체하면서 기존 지침(Directive) 형태 규제 

체계를 회원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규칙(Regulation)으로 변경

-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설립규정 : 단일시장 규제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BEREC의 권한 강화 및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규제 정비

- �무선주파수 정책프로그램 : 유럽연합 차원의 주파수 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디지털네트워크법에 포함

- �그 외 특수 서비스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오픈 인터넷 규칙),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부 

조항(e프라이버시 지침)을 디지털네트워크법에 반영

   DNA 도입으로 인한 법령 체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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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 �통신 규제를 단일시장 체계로 개편하면서 시장 진입, 주파수 할당 등의 정책을 EU가 통합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구리선 철거 의무화, 생태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설

-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하여 회원국 별로 나뉘어져 있던 진입 절차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여 전체적으로 규제를 간소화

- �사업자의 투자 예측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구리선 철거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

※ �더불어 탄소 배출량 등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

- �디지털 생태계의 상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신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의 기술적, 

상업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 형식의 제도 도입

   향후 연결분야에 영향을 미칠 주요 기술   

주요 개정사항 세부 내용

단일 패스포트 

제도(진입)

- 사업자 등록 조건을 단일화

- 한 회원국에만 등록하면 모든 회원국에서 사업이 가능

거버넌스 개편

- �BEREC Office를 Office for Digital Networks로 전환하고 단일시장 관련 규제체계를 관리 및 감독할 

권한 부여

- �주파수 정책 자문그룹(Radio Spectrum Policy Group)을 정책기구로 격상하여 주파수 정책 조정의 역할 

부여

주파수 관리체계 개편

- 회원국 주파수 할당 정책에 집행위가 거부권 행사 가능

- �투자 예측성 확보를 위해 주파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무제한으로 하되 재검토 기간을 최소 20년 

이상으로 설정 

위성통신 통합등록
- 위성통신 서비스 진입을 위한 통합 등록체계 마련

-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된 위성 주파수 관리

구리선 철거 정책

- �구리선 철거 계획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관리하며 회원국에 2029년까지 광케이블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 �해당지역의 광케이블 커버리지가 95%이고 대체 가능 서비스(동등 품질, 요금)가 확보되면 구리선 철거를 

집행위가 강제

네트워크 복원력 정책

-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가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규정

- EU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준비 계획 수립 규정

- 재난 발생 시 집행위, BEREC, 규제기관의 역할 정의

생태계 협력을 위한 

정책

- �네트워크 사업자 및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 간의 기술적, 상업적 문제 또는 이용자 편익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근거 마련

- �사업자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의 요청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인 조정(voluntary conciliation) 절차를 

규제기관이 제안하도록 근거를 마련

지배적 사업자 규제
- �공동투자(EECC 제76조) 및 기능적 분리(EECC 제77조) 등 SMP에 부과되는 일부 도매규제를 삭제하거나 

간소화

망중립성 이슈
-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과 관련된 법령(implementing act) 제정 근거 마련

-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한 매개변수를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상세히 규정(투명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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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목할 만한 이슈

■  망이용계약과 분쟁과 관련한 조정 메커니즘

● �통신사업자와 다른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계 내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자발적 조정(voluntary conciliation) 제도 도입 근거를 법령에 규정 

- �법령에서는 분쟁의 종류를 상업적, 기술적, 또는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 전문에서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피어링/트랜짓으로 인한 투자 불균형 

문제를 특정하여 언급

   EU 디지털네트워크법 초안 - 전문 (164)   

- �가이드라인 제정 : 통신사업자와 생태계 내 다른 사업자 간의 기술적, 상업적, 이용자 이익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BEREC에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도록 규정(제191조)

※ �법안 발효 시점으로 12개월 후에 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규정

※ �조항으로만 해석하면 망이용계약 만을 특정한 내용은 아니며, 사업자 간 협상 관련 이슈를 포괄하도록 규정

- �자발적 조정 절차 :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제기관이 합의를 

위한 조정 회의를 제안·소집하도록 규정(제192조)

※ �요청발생→규제기관이 BEREC에 통보→BEREC의 의견제시→규제기관의 회의 소집→규제기관이 BEREC 회의결과 제출

<중략> However, as a means of end-to-end traffic delivery, provide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other than public increasingly hand-over traffic to providers of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in 

the form of peering or transit. In certain cases, such traffic may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or unsustainable 

investment needs for the receiving providers of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Such situations 

should be address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to facilitate ecosystem cooperation adopted by BEREC 

and, where appropriate, through the foreseen facility for voluntary conciliation.

그러나 종단 간 트래픽 전송 수단으로서, 공중 전자통신망 제공사업자 이외의 전자통신망 제공사업자가 피어링이나 

트랜짓 형태로 공중 전자통신망 제공 사업자에게 트래픽을 인계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트래픽은 수신 측인 공중 전자통신망 제공 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지속 불가능한 투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BEREC에서 채택한 생태계 협력 촉진 지침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발적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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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3조에 따라 BEREC은 2년 단위로 가이드라인 적용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자발적 

조정 절차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위원회는 3년 이내에 해당 정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함

- �현재 법령상으로는 자발적 조정 절차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강제조항이 없으며, 

제시된 대안의 수용 여부도 별도로 강제하지 않음

■  상호접속의 개념 변화

● �자발적 조정 절차를 도입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피어링/트랜짓 계약을 포괄하기 위하여 기존 

전자통신규범에 정의된 상호접속 개념을 확대 

- �기존 법령상 상호접속 개념은 공중 전자통신망 제공 사업자 간의 물리적/논리적 연결로 

정의되었으나, 해당 개념을 일반 전자통신망(사설 및 전용망 포함) 간의 연결까지 확대

   EU 디지털네트워크법 초안 - 제2항 제29조   

■  이용자 요금에 대한 시각

● �법령상 전자통신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에 대가를 이용자가 지불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에서 개인 데이터의 사용 및 처리, 이용자가 광고에 노출되는 상황을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

‘interconnection’ means a specific type of access implemented between provide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by means of the physical and logical linking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used by the same 

or a different undertaking in order to allow the users of one undertaking to communicate with users of the 

same or another undertaking, or to access services provided by another undertaking where such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parties involved or other parties who have access to the network;

‘상호접속’이란 동일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통신망을 물리적 및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전자통신망 제공 

사업자 간에 구현되는 특정 유형의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 사업자의 사용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용자와 통신하거나, 관련 당사자 또는 네트워크에 접근 권한이 있는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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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디지털네트워크법 초안 - 전문 (11)   

- �해당 논리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데이터 처리 등 e프라이버시 지침에 있는 규제의 내용들을 

디지털네트워크법으로 이관하는 데 활용

■  디지털 콘텐츠와 규제 영역 구분

● �디지털네트워크법은 전자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규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며,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만을 다루는 법안임을 강조

   EU 디지털네트워크법 초안 - 전문 (6)   

- �이는 기존에 제정된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네트워크법의 규제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

In order to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a service normally 

needs to be provided in exchange for remuneration. While fully recognising that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s a fundamental right and that therefore personal data cannot be considered a commodity, access, use, 

or otherwis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supply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should be treated in same manner as remuneration,where the provider of a service requests and the end-user 

knowingly provides personal data within the meaning of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provider. <중략> The concept of remuneration should therefore 

also encompass situations in which the end-user is exposed to advertisements.

전자통신 서비스의 정의 범위에 포함되려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권이며 따라서 개인정보를 상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 맥락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 또는 기타 처리는 서비스 제공자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의 의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최종 사용자가 이를 알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가 제공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중략> 따라서 대가 제공의 개념은 최종 사용자가 광고에 노출되는 상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This Regulation does not cover the content delivered ove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using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중략>

이 규정은 방송 콘텐츠, 금융 서비스 및 특정 정보사회 서비스와 같은 전자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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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및 AI 기술에 대한 내용

● �디지털네트워크법은 법령의 목적 중 하나로 클라우드 및 AI 기반 솔루션을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 포함하고 있으나, 클라우드나 AI 기술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EU 디지털네트워크법 초안 - 제3조 제1항   

- �제안서의 초반에 클라우드나 AI 기술은 디지털네트워크법을 통해 규제하지는 않으나 26년 

1분기에 발표될 예정인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와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관련 규제가 클라우드 관련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04 시사점

● �디지털네트워크법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진입, 주파수 등에 있어 규제 간소화, 레거시망 철거 등의 의무를 함께 두어 정책을 마련

- �다만, 기존 회원국 별로 구분되어 있는 통신시장 규제체계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도 존재하여 향후 의견 수렴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주파수 사용 권한의 집중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고 제안서에 명시

1. �In the context of this Regulation, Member States, national regulatory and other competent authorities, 

as well as BEREC, the RSPB, the ODN and the Commission,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mpetences, pursue the following general objectives which are not listed in order of priority: 

(a)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nnectivity sector and industry at large by facilitating investments 

in advanced digital infrastructures, including cloud and AI based solutions, by enabling innovative services, 

including quality-assured and reliable services, and by facilitating cooperation among players in the broader 

digital ecosystem;

1. �본 규정의 맥락에서 회원국, 국가 규제기관 및 기타 관할 당국, 그리고 BEREC, RSPB, ODN 및 위원회는 각자의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우선순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a) 클라우드 및 AI 기반 솔루션을 포함한 첨단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품질이 보장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더 넓은 디지털 생태계 내 참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연결성 부문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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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한 반영을 다각도로 고려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정책 논의 과정에서 클라우드나 AI 기술 등의 도입으로 인한 네트워크 환경 변화를 

강조하였으나, 실제 규제가 도입된 것은 위성통신에 한정되어 있고, 이 또한 주파수나 

진입규제를 정비한 것으로 기술과 관련한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음

● �망이용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태계 협력을 위한 지침과 자발적 조정 절차를 

도입하였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디지털네트워크법은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 및 정보사회 서비스 등 디지털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EU는 생태계 영역이나 참여자 별로 법령이 세분화되어 있어 참여자 간 갈등이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계 협력을 위한 지침”과 “자발적 조정 절차”를 도입하였으나 자율규제 

형태로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음

※ �지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상대 당사자가 불참 시 별도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DNA 초안 발표 이후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보다 구속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는 향후 추가적인 입법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향후 강제성 확보와 구체적인 조정 절차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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